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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그는 당뇨로 다리가 죽어가고 있다.

그는 희망근로를 하거나 주위의 도움으

로 입에 풀칠을 하며 노숙과 쪽방을 오

가고 있다. 최근 그는 생활고를 견디지 

못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. 하지

만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

대상자에서 제외됐다.

A씨는 “일을 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

않는다. 부양자가 있어도 자신을 부양하

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 대상이 

되는 길이 있지만 아비 노릇도 못한 처

지에 차마 나 힘들다고 자식에게 손을 

내밀지 못하겠다”고 했다.

대구에 거주하는 쪽방인의 과반수 가량

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이다. 비수급자들은 

대부분 일용직이나 고물∙폐품 수거, 거리

행상 일은 한다.

대구쪽방상담소가 밝힌 지역 850명 쪽방

인 중 기초수급자(2009년말 기준)는 일

반수급자 399명(47%), 조건부수급자 33

명(4%)이다. 나머지 341명(40%)은 비수

급자이고 77명(9%)은 확인이 불가능한 

상태다.

이들이 수급자 신청을 안하는 이유에 대

해 상담소의 윤승걸 소장은 “수급혜택만

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 스스로 수급권

을 포기하기 때문”이라고 했다.

그렇다고 비수급자가 많은 돈을 벌 수 

있는 것은 아니다. 불안정하게나마 인력

시장을 통해 막일을 하거나 식당 등에서 

불규칙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매달 수입

은 불규칙하다. 비수급자들의 월수입은 

20만 70만원 정도다.

B(65)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

조건을 갖췄지만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

았다.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물∙폐

품수거, 일용직 등의 일을 한다.

그는 “일반수급자로 신청하면 매월 40만

원 정도의 생계비를 수령받을 수 있지만 

이 돈으로는 방값과 각종 세금을 제외하

면 생활하기 버겁다”고 말했다.

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아 수급자

가 될 경우 부족한 생활비를 벌고 싶어

도 일을 갖지 못한다. 작은 돈이라고 수

입으로 잡히면 그만큼의 수급비용이 차

감되거나 잘못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

기 때문이다. 수급자를 등록하게 되면 일

할 수 없는 구조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

수급자로 산다는 것은 이들에게 마지막 

보루다.

벽보∙환경정리 등의 자활사업에 참여해 

일한만큼의 대가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들

의 경우 올 겨울, 일감이 없어 지자체로

부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5만～

20만원을 받고 생활하는 이들도 많다.

신용불량, 채무관계, 일정한 주거지가 없

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수급

권자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.

쪽방인 850명 중 작년말 현재 주

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불분명한 이는 109

명으로 파악되고 있다. 경기가 어려워지

면서 주민등록 없이도 불편함 없이 지냈

던 상당수 쪽방인들은 작년부터 희망근

로라도 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회복하기 

위해 상담소를 찾는 일이 많아졌다.

올해부터 강화된 수급자 선정방식도 쪽

방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.

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질병∙부상 등으로 

인해 ‘근로능력이 없는 자’(기초생활수급

자)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평가(의

사)와 활동능력평가(공무원)를 동시에 받

도록 했다. 수급대상자는 두 과정을 모두 

통과해야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

을 수 있다.

허리디스크가 있는 C(58)씨. 그는 외형

상으론 별 이상 없어보이지만 현장일 등 

무리한 노동은 불가능하다.

얼마전 그는 수급권 신청에 필요한 근로

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

원을 찾았다.

근로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기 

위해서다. 하지만 의사는 ‘근로능력 유무

를 의사가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느냐’며 

‘힘든일은 삼가하라’는 애매한 소견만 밝

혔다 한다. 그는 수급자 대상자가 되지 

못할까 전전긍긍이다.

최근 기초수급자 판별을 위한 근로능력 판

정 기준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뜨겁다.

평가항목에는 ‘외모가 혐오감을 주거나 

심한 냄새가 난다’, ‘산만하고 자포자기

한다’, ‘공격성을 띈다’, ‘무엇이 잘못되었

는지 이해하지 못한다’ 등 수급자의 인권

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다수 포

함돼 있다. 공무원은 낮은 점수를 받은 

이들을 추려, 수급자로 선정한다.

C씨는 “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지만 수

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지 않느

냐”면서도 “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 허름

하게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거냐”고 불

만이다.

이처럼 쪽방거주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

로 신청하지 않는(또는 못하는) 이유는 

각가지다.

현재 상담소에서는 쪽방인들에게 주민등

록비용을 지원하고,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

자유롭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

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.

윤승걸 소장은 “뚜렷한 주거지가 없는 

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개인

이 처한 상황에 따라 수급혜택을 주는 

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”며 “장기간 

노숙-쪽방-쉼터-노숙을 반복, 육체적∙정

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이들이 사회생활

에 적응할 수 있게 일시적인 주거 및 일

자리 제공이 아닌 개인특성에 맞는 자립

(직업),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해

야 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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